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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Ⅰ. 서 : 신사회위기와 복지재정 관리방식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대개 경제개발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주민복지서비스의 소비적 특성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재정을 긴축해

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사회위기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복지지출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제 복지재

정규모 확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재정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게 되었다.

복지지출의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 이를‘잔여적 사회복지’라고 하며 일

반 국민 전체가 복지혜택의 대상자로 설정되면 보편적 사회복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에서

는 보편적 서비스와 잔여적 서비스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질병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일반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재정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기금 방식으

로 운영·관리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급 자격 조건을 설정하고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 등 예산방식을 통해 선별적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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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책분야에서 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특징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빈곤과 질병에 대한 구사

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과 질병관리 정책들이 잔여적 복지에 국한되면 재정운영이나 성과관리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쟁점은 크지 않는다. 주어진 예산을 충실히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근로빈곤, 사회배제 심화, 계층고착화,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최근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결과지향적인 사회기반 투자 

정책이 중요해 진다. 사회 정책에서 국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

고 있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체계의 위기 때문이며 사회서

비스를 통한 집합적 대응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현금, 바우처, 현물 등 다양한 형

태의 사회서비스 공급 수단들이 동원된다. 또한 일반 서민 모두가 사회기반 투자의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관리의 통제 감

독과 함께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재정운영체계

가 정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주류 예산으로 전제되지 않았으며, 재정 및 정책당국은 복지예산을 예외

적인 소비 지출로 인식하고 사회 갈등의 임시적 혹은 일시적 대응 정도에서 집행 관리하였던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엄격한 집행 관리 통제 이외 의미있는 수준에서 합리적 재정운영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립과 최근의 사회기

반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정우선순위에서 의미있는 전환이 발생하였다. 복지예산이 중앙 및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 혜택 자격이 대폭 확대되는 노인돌봄과 보육료지원 등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생활체육공원과 같은 집합적 시설 서비스가 아닌 개인별로 혜택을 지정하여 배분하

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에는 재정누출 특성이 있다. 비용은 사회적으로 동원되지만 편익이 사적으로 전

유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며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소

비적 지출 성격도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서비스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

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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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서는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생산적 

특성과 소비적 특성 역시 혼재되어 있다. 사회재정 자체가 예외적인 지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경제

개발비 부문과는 달리 하위분야로 구분·관리되지 않고 하나의 틀 속에서 분류되어 있다. 사회복지지

출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사업과 재원의 

구조적 특성들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편적 사회서비스사

업들은 재정지출 규모 자체가 클 뿐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표준적으로 

운영되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재정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Ⅱ. 사회복지서비스와 지방재정의 맥락

1. 세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거버넌스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던 8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의 정책 및 관리 체계는 3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해 시간범위를 넓게 살펴보면, 거시적인 복지

정책의 발전단계별로 적합한 정책 및 재정관리 수단들이 묶음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단계 복지는 모든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사회기반 확충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정

책)과 기금 재원(재정)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조직)의 정책 조합이 형성되었다.

제2단계 복지정책은 90년대말 IMF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제도화되었던 잔여적 복지

를 위한 사회안전망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들의 빈곤과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정책)과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빈곤선의 제도화를 통한 의무적 지출(재정) 그

리고 일선행정관리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관리 기능을 위임하는 정책 조합을 설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신사회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제3단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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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이 잔여성, 표준화, 집권화, 비영리성으로 요약되는 것

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보편성, 다양성, 분권화, 시장화 및 산업화(복지

혼합)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이 요구되는 사회 경제적 맥락으로서 신사회

위기인 저출산ㆍ고령화와 근로빈곤ㆍ소득양극화가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공동체가 비공식적으로 담당하였던 일상 생활 체계가 해체되는 사회실패에 대응하

기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책

임 분담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다. 일반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일상생활 지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사회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적 논란에서 시작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

리고 결과지향적인 성과책임 조건에 대한 담론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전달수단으로서 전자바우처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시스템 등이 접목되면서 복지공학의 영

역들이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과거와 비슷하다. 

다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 같이 중앙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독특한 전문조

직들도 신설되었다.

<표 1> 복지정책과 정책거버넌스 구조

2. 사회기반 투자와 사회서비스 정책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글로벌 현상으로 확인되는 신사회위기 문제로 인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복

지국가 성장의 토대였던 근대자본주의 사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보

Ⅰ
유형

소득보장
위험관리

복지국가
포드주의

국민연금
사회보험

공공기관
전국조직

기여금
사회보장세

적립·부과
의무적 가입

Ⅱ
유형

국민기초
생활보장

상대적 빈곤
사회안전망

기초보장
잔여적 복지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

일반회계
국고보조

국가표준
잔여적 선별주의

Ⅲ
유형

사회기반
일상생활

사회개발
사회투자

보편적
사회서비스

성과계약
전자급부체계

특별회계
포괄보조

다양성과 보편성
소비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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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이 부각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회투자론이나 사회개발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투자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사회참여와 통합

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 및 활성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투

자 행위는 많은 부분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투자정책을 사회서비스 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투자에서“투자”의 의미는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생산적 활동을 강요하기 위한 담론에 국한되

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재력이 있는 인적 자산의 생산성 유지 및 제고라는 일반적인 가치를 강조한

다. 복지 재정지출에서“투자”담론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출의 특징인“예외적”,“소극적”, 그

리고“수요관리”를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신,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충분히 사회적 기반 확충의 구체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적극적”이고“제대

로 된”투자를 강조한다.

<표 2> 전통적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신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에 대한 투자에서는 전통적인 복지재정 지출 방식과는 다

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소극적이고 부정적 전

문제인식 전통적 사회위기(빈곤과 질병) 새로운 사회위기
(양극화, 근로빈곤, 저출산ㆍ고령화 등)

주요정책 소득보장, 의료보호 인적 자산 및 사회기반 투자

주요대상 빈곤선과 기초생보수급자(빈곤선 3%) 일반서민전체(평균소득이하 60%)

재정의 우선순위 경제개발 (물리적 기반 투자) 사회개발 (사회적 기반 투자)

거버넌스 집권, 표준, 중앙정부
공급자중심

분권, 다양, 시장, 지방정부
소비자중심, 납세자책임

기본특성
잔여적 복지(시혜와 권리) 보편적 사회서비스 (욕구와 보완)

배제, 분리, 수요관리 통합, 계층유동성, 최적투자

자료 : 이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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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의 불가피한 축소 공급, 출산장려를 위한 성

의표시정도의 상징적 수준에서의 출산장려금, 양극화의 부정적 파생효과에 대한 임시적 대응 등과 같

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령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미래의 부정적인 상황이 필연적이라는 회의

적인 시각에서 재정위기가 다가오는 속도를 일시적 혹은 점진적으로 늦추어야 한다는 수동적인 접근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식과 접근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의미있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시

각에서 가능한 사회정책 대안은 연금수혜율 축소, 정년연장, 선별적 복지, 사회적 격리와 배제의 용인 등

과 같은 소극적 정책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접근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기반과 인구 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이

행하고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에서 

사회적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재정투자 시각과 관리방식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지출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공간적”혹은 물리적 기반 투자가 중요한 것으로 

전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이나 도로, 항만, 공항 등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부문에 집중적인 재정 

자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물리적 하부구조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하부구조 부문에 대한 투자

적 지출을 소홀히 하였다. 

사회서비스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자원배분기능에 속하는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한 소득분배기

능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특정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산장려나 각종 돌봄서비스들이 있다. 과거에는 예외적인 복지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자산

을 위한 투자가 되었다. 균형발전을 위한 물리적 SOC 투자가 과도해 지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소비

로 평가되기도 한다.

효율적인 사회투자정책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선호에 바탕을 둔 맞춤형 최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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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관점에서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에서 비표준화된 다양한 맞춤형 서

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맞춤형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 요구 수용성의 극대화이며, 이는 고객이 의

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투자에서는 전통적인 수급자-제공기관의 구조가 아닌 수

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지향적 거버넌스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시장과 소비자 지향적인 복지거버넌스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복지정책에서 사업별 재원구성과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기관)를 둘러싼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및 

정책관계의 유형 및 운영 접근에 따라 재정집행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지원과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구성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복

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을 단순 수용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정부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소득분배정책에서 지방의 자치실패나 재정의 지리적 외

부성 그리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정치 경제적 요인, 수평적 성과계약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논

의들이 있다. 중앙과 지방간 복지서비스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성이 복지

집행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크지 않다. 하지만 정책 기능이 정부간에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책 및 

재정기능 분담(비중설정)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재정특성이 형성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소득보장과 질병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공단조직 통해 전

국 단위로 직접 재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구조를 통해 재정이 집행된다.

잔여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집행관리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표준화된 정책 지침이 현장에서 표준적

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복지의 다양성이 

고려되기가 쉽지 않은 재정특성이 있다. 대신 사회적 정의에 따라 지역간 복지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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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격차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보편적 사회서비스 투자 정책의 영역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집행에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복지체계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재정 외부성과 소득분배의 특성이 우선 

고려되면 재정지원(분담) 구조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설계된다. 이에 따라 재원동원 책임

과 정책집행(성과) 관리 책임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정의와 중앙의 재정책임 회

피 등과 같은 가치적 쟁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수직적인 정부간 복지재정관계가 가지는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쟁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과지향적 

정부혁신 논리에 기초하여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도 성과주의 혁신이 강조되었다. 이는 정부간 성과계

약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에서 성과계약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개별 사업 중심의 국

고보조금체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분야별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포괄적으로 기

능을 위임하고 재원의 집행에서도 폭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포괄보조 방식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보조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포괄

보조에 대해 상반된 평가들이 있다. 집행의 자율과 재정 축소를 교환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회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과 지역의 복지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혁

신적인 정부간 재정관계라는 긍정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이재원, 2009).

Ⅲ.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지출 : 현황과 쟁점

1.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지출

복지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힘들었다는 역사적 특성이 있다.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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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락 속에서 사회위기 현상들에 대한 국가의 점증적인 대응들이 지금의 정책 및 재정운용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의 관계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강

하게 제기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급속한 복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이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증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의 각종 지출이 증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개별 지출 부문의 재정 균형과 점증적 변

화가 바람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근 20년 동안 그렇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순계로 1996년도 45조원에서 2005년도 84조원으로 1.9배 증

대되었으며 2009년 최종예산기준으로는 11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방재정에서 사회보장비는 1996

년 3조 5천억원에서 2005년도 15조원으로 4.4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까지 지속되어 2010년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사회복지비가 21조원을 넘었

다. 사회보장(사회복지) 부문은 2002년 12조원에서 2009년 44조원으로 3배 이상 증대되었다. 201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사회보장비의 세항 비중 하나만으로도 경제개발비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90년대말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증대되었던 사회복지 

지출은 지방재정의 세출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초예산에서는 경제분야

의 지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되었던 반면 사회복지비는 반대로 10% 정도 더 증대되었다. 당초예

산기준으로 전체 세출 순계가 1.7% 증가에 불과하고 자체재원의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한 상황을 고려

하면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특징이다.

많은 규모의 재원이 짧은 기간에 급속히 증대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재정운영체계는 기존의 소규

모의 잔여적 관리 방식에 머물고 있다. 전통적으로‘경제=생산, 사회=소비’라고 인식되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 지출이 축소되고 소비영역에서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재정

의 건전성이나 지역개발의 생산성 그리고 지역의 미래 투자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책임 논의에서 사회

복지 분야도 이제 중요한 변수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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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추이                   

(단위 : 억원, %)

　

  

<표 4> 지방세출 부문별 당초예산 비중                 

(단위 : 억원, %)

2. 사회복지와 보조금 :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 및 규모와 함께 또다른 쟁점은 사회복지 지출의 재원구성에서 발

생한다. 사회복지비는 지리적인 재정외부성이 있어 지방재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

일반행정비 140,032 170,923 196,504 226,531 12.4 13.5 13.0 11.0

사회개발비 499,008 621,289 771,594 1,067,673 44.3 49.2 51.2 51.7

  교육및문화 99,114 107,781 117,456 185,892 8.8 8.5 7.8 9.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50,218 185,425 213,131 250,279 13.3 14.7 14.1 12.1

  사회보장 133,445 183,514 273,107 441,503 11.9 14.5 18.1 21.4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16,231 144,570 167,899 190,000 10.3 11.5 11.1 9.2

경제개발비 380,737 364,679 412,127 526,925 33.8 28.9 27.3 25.5

민방위비 17,477 20,168 23,189 35,300 1.6 1.6 1.5 1.7

기타경비 88,544 84,672 104,480 209,027 7.9 6.7 6.9 10.1

합   계 1,125,799 1,261,731 1,507,894 2,065,456 100.0 100.0 100.0 100.0

일반공공행정 103,270 7.5 119,448 8.5 16,178 15.7
공공질서 및 안전 19,680 1.4 21,768 1.6 2,088 10.6
교육 78,785 5.7 81,385 5.8 2,600 3.3
문화 및 관광 70,938 5.2 77,951 5.6 7,013 9.9
환경보호 143,932 10.5 149,009 10.7 5,077 3.5
사회복지 241,455 17.6 265,342 19.0 23,887 9.9
보건 19,241 1.4 22,250 1.6 3,009 15.6
농림해양수산 92,593 6.7 97,233 7.0 4,640 5.0
산업중소기업 29,251 2.1 30,031 2.1 780 2.7
수송 및 교통 183,886 13.4 164,801 11.8 -19,085 -10.4
국토 및 지역개발 145,149 10.6 128,439 9.2 -16,710 -11.5
과학기술 7,419 0.5 4,375 0.3 -3,044 -41.0
예비비 23,561 1.7 22,139 1.6 -1,422 -6.0
기타 216,189 15.7 214,394 15.3 -1,795 -0.8

세출순계 1,375,349 100.0 1,398,565 100.0 23,216 1.7

    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계기준. 단, 2009년은 최종예산 2010년은 당초예산
자료 : 행정안전부(2010).「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일반행정비 140,032 170,923 196,504 226,531 12.4 13.5 13.0 11.0

사회개발비 499,008 621,289 771,594 1,067,673 44.3 49.2 51.2 51.7

  교육및문화 99,114 107,781 117,456 185,892 8.8 8.5 7.8 9.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50,218 185,425 213,131 250,279 13.3 14.7 14.1 12.1

  사회보장 133,445 183,514 273,107 441,503 11.9 14.5 18.1 21.4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16,231 144,570 167,899 190,000 10.3 11.5 11.1 9.2

경제개발비 380,737 364,679 412,127 526,925 33.8 28.9 27.3 25.5

민방위비 17,477 20,168 23,189 35,300 1.6 1.6 1.5 1.7

기타경비 88,544 84,672 104,480 209,027 7.9 6.7 6.9 10.1

합   계 1,125,799 1,261,731 1,507,894 2,065,456 100.0 100.0 100.0 100.0

일반공공행정 103,270 7.5 119,448 8.5 16,178 15.7
공공질서 및 안전 19,680 1.4 21,768 1.6 2,088 10.6
교육 78,785 5.7 81,385 5.8 2,600 3.3
문화 및 관광 70,938 5.2 77,951 5.6 7,013 9.9
환경보호 143,932 10.5 149,009 10.7 5,077 3.5
사회복지 241,455 17.6 265,342 19.0 23,887 9.9
보건 19,241 1.4 22,250 1.6 3,009 15.6
농림해양수산 92,593 6.7 97,233 7.0 4,640 5.0
산업중소기업 29,251 2.1 30,031 2.1 780 2.7
수송 및 교통 183,886 13.4 164,801 11.8 -19,085 -10.4
국토 및 지역개발 145,149 10.6 128,439 9.2 -16,710 -11.5
과학기술 7,419 0.5 4,375 0.3 -3,044 -41.0
예비비 23,561 1.7 22,139 1.6 -1,422 -6.0
기타 216,189 15.7 214,394 15.3 -1,795 -0.8

세출순계 1,375,349 100.0 1,398,565 100.0 23,216 1.7

    주 :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양영철(2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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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치실패 영역에 속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초기 자본주의 경제시대에는 지방 중심의 사회복

지시스템이 구축·운영되었으나 60년대이후의 복지국가시대가 진전되면서 대부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및 재정체계로 전환되었다.

사회복지지출의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이 낮아지는 다른 한편으로 

중앙으로부터 의존재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2009년 최종예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

업 가운데 사회복지는 88.1%가 보조사업이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개발기능의 정책사

업에서 보조사업의 비중이 40% 이하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도비 보조의 비중이 높은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정부계층간 재

정 지출 구조가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보조금의 개편작업들이 현

실적으로 쉽게 추진되기 힘든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복지분야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

화 과제의 핵심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설계 과제가 된다.

<표 5>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의 유형별 보조사업 비중(2009)    

(단위 : 억원, %)

일반공공행정 118,293 92,132 83,399 8,733  90.5  9.5
공공질서안전 26,517 24,341 8,356 15,985  34.3 65.7
교육 83,367 83,075 76,948 6,127  92.6  7.4
문화및관광 83,535 80,275 39,583 40,692  49.3 50.7
환경보호 168,943 160,407 98,741 61,666  61.6 38.4
사회복지 291,649 288,406 34,247 254,159  11.9 88.1
보건 24,265 24,106 7,891 16,215  32.7 67.3
농림해양수산 109,547 108,195 27,289 80,906  25.2 74.8
산업중소기업 41,632 38,826 17,145 21,681  44.2 55.8
수송및교통 220,059 195,904 120,159 75,745  61.3 38.7
국토및지역개발 166,517 159,340 96,269 63,071  60.4 39.6
과학기술 7,671 7,667 6,891 776  89.9 10.1
예비비 19,842 19,687 19,459 228  98.8  1.2
기타 205,193 17,342 17,342 　 100.0 -

합계 1,567,030 1,299,703 653,719 645,984 50.3 49.7

    주 : 일반회계 특별회계 최종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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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재원구성

     

3. 사회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복지서비스에서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 정도는 국고보조금제도에서 기준보조율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도에 전부개정되었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법정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이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제도는 합리적 틀에서 연역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치 경제적 상황 맥락에

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리체계가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복지분야 기준보

조율체계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잠재되어 있다.

첫째, 기준보조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것이다.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은 5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재정적 외부성을 고려할 때 기준보조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80년대

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조율 구조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점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시 사회복지는 

시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주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국민의 권리로 전환되었다. 관련 분야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때 지자체의 참여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지역의 사회 경제적 혹은 재정적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주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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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동일한 비율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대표권없이 중앙정부가 결정

한 수준에서 지방비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둘째, 국고보조금 신청주의에 기초하여 전국 지자체에 대한 동일한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

행 기준보조율제도에서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적인 여지는 있지만 일부 주요 기초복지

사업 이외에는 실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10여년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

으며 그 가운데 소득 계층 뿐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와 재정격차 역시 심화되었다. 현행 기준보조율이 

설계되었던 당시와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준보조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재원을 

배정해야 한다.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가용재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매칭 재원으로 배정되

면서 지자체 스스로 독자적인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

에 따라 복지분야에서 자치재정의 분권을 통한 재정운영의 혁신을 추진할 잠재력 자체가 소진되는 부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비슷한 현재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에만 불리한 기준보조율 규정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비보조의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많은 복지분야 보조금에

서, 서울과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70%이상 기준보조율인 보건복지 

보조 사업 13개 가운데 8개 사업에서 서울의 보조율은 50%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지방의 법정보조율

이 50%인 영유아보육사업에서는 서울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법정

보조율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에서도 서울특별시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분야들이 많다. 

다섯째,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사업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복지비 지수에 따라 

인상 및 인하 보조율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제도

의 합리적 토대는 약한 편이다. 차등보조 대상이 세 가지 사업에 국한된 근거와 기준의 타당성 그리고 

징벌적 성격의 인하보조율 규정의 근거, 자치구와 시군의 재정 특성 구분 미반영 등의 쟁점들이 잠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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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재정 사업 운영의 구조적 쟁점

가. 재정책임과 정책책임의 분리 그리고 도덕적 해이

보조금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에서는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관리 부담이 

많다. 재원동원 수준과 정책관리 주체가 상이하면서 형성되는 복지보조금의 정치 경제적 특성 때문이다. 

즉, 관련 재원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형성되는 반면 개인서비스에 대한 

사업관리의 현장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 책임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 책임의 불일치 구조에서는 담당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층적인 재원구성 및 관리 감독체계와 복지서비스 전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직적인 재정통

제 장치 및 활동들이 강화된다. 시군구의 담당자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고

민 보다는 중앙과 상위자치단체에 업무 보고 관련 문서작성 부담이 더 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조

금 관리와 관련된 혁신 정책들이 추진될 여지가 협소해지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관례적인 지출 관

리에 그치게 된다.

동일한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체의 공공재원 효율화 시각에서 복지비 지출의 비용-효과

성을 고려할 유인이 크지 않게 된다.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별보조 방식에서는 해당 지

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장애아동 관리와 관련된 복지프로그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

득층 정신장애아동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시군구의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여 50%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책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가능한 병원 등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 수혜의 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힘들게 된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수요자와 재가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절적인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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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운영방식이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운 정책 혁신조치들이 개발･정착될 여지가 협소해질 수 있다.

나. 공급자 중심의 잔여적 복지서비스와 적정 수준 관리

복지체제의 특성상 보편적 사회복지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적 복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잔여적 복지서비스의 경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이외에는 대개 적

정 수준에서 정책이 운영되며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별 복지서비스 수준이 전제

되면서 예산재원이 배정되기 보다는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기준으로 총액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원배분 특성으로 잔여적 복지재정 혹은 보조사업들은 공급자 중심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

성이 있다. 복지재정의 총액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 보다는 시설 단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은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권자이지만 시설

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자원이 배정되면 관련 재원운영에서는 공급자의 관점과 가치가 상대적으

로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지향가치와도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 그런데, 국가 재정지원과 공급자 중심 방식이 병리적으로 결합하면 포획과 남용 그리고 이

익집단 행태들이 발생하여 보조금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힘들어지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

다. 이른바 정부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는 병리적

인 쟁점들이 상당히 잠재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설계할 때에는 서비스의 수급권자의 복

지를 위한 정책목표가 전제되어 있지만 전달과정에서 초기 시설 투자와 운영 그리고 기관형성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지출의 형식적 결과를 보면 복지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보다는 시설을 위한 공급

자 혹은 중간관리자의 인건비 지출을 위한 보조금이 되기 쉽다. 애매한 수준에서 잔여적 복지 보조금

이 지원되면 이와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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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군구 중심의 복지정책과 재정관리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수급권자 개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많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적 복지

서비스에서는 수급권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가 강조된다.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복지정책

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은 복지재정의 상당 비

중이 외부의 재원으로 구성되는데서 발생한다.

정책을 실제 담당하는 시군구의 입장에서 지역복지서비스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혹은 도의적 수준에 그치지만 재정에 대한 책임은 회

계적 차원에서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보다는 후자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

한 책임 구조에서 시군구는 현장에서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보조금 사업 및 관리 방식이 확인되어도 

쉽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와 납세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 지

자체에 재량을 폭넓게 부여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들이 얽히면서 대부분의 복지프로그

램들은 중앙정부가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기획되고 표준화된 지침으로 운영되도록 강제되는 경

우가 많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국가최저수준을 강조하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복지보조금 관리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구조들은 일종

의 정책 독점 상황과 비슷한 국면을 창출하여 표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을 창출하게 된다. 

라. 복지재정 분권의 이중성 : 자율과 재원축소의 교환 가능성

복지보조금이 가지는 복합적인 비효율적 재정관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달체계

에 개입되는 정부 계층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집행 및 사업관리 재량을 확대하는 정책과

제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 혁신에서 창출되는 효율성 효과들을 정부간에 배분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논쟁들이 또 남아 있어 원칙과 달리 실제 제도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추

8월호.indd   58 2010-09-06   오후 7:25:26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2호 59

신사회위기시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포괄보조방식으로 복지보조금을 지원하여 창출된 재정절감분으로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를 확대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포괄보조를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 최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남아 있는 복지재원들은 추가적인 지출 보다는 일반 공공재원

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포괄보조는 재정집행의 재량과 총액의 감축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

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절대적 재정 규모에서는 축소되지 않아도 예산증감 비율을 잠재적 복지재정 

수요 보다는 세입 혹은 특정 세원의 증가율로 맞추는 재원산식을 설계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재정 총량

이 축소될 수 있다. 분권교부세 제도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복지프로그램에서 총액이 축소된다는 정치적 상징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가질 

수 있다. 잔여적 복지서비스들이 공급자 중심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효율화에 따

른 재정이득은 공급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명분상으로

는 순응을 할 수 있어도 실제 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공급자들의 이익집단 활동과 쟁점 제기 

및 비판 활동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정책에서는 정부와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제3섹터 활동이 강하다. 이들을 중심으로한 복지

서비스는 그 자체에서 정치 경제적 갈등과 사회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 명분만으로는 관련 제도를 개편

하기 쉽지 않다.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3섹터의 기관 이익에 대한 것인지 수급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것인가 불분명한 것도 복지서비스의 정치 경제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

생할 경우 재정지출이 가능한 억제되는 효율적인 방향에서의 조정이 쉽지 않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지자체가 분권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 재량을 확대하

는 분권형 포괄보조의 비용-효과성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특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잔여적 복지

서비스들은 수급권자들의 욕구와 비교하면 관련 재원이 부족하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재

원배분에서 재량을 가지면 사업운영과 재원확보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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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고 자신들은 정책의 책임에서 한걸음 뒤에 물러나 있는 것으로 선호할 

수 있다.

Ⅳ. 지방의 복지재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복지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가.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주민복지 투자

전통적으로 국가 성장과 절대빈곤에서 탈피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은 경제개발 특히 물리적인 

SOC 투자에 집중하였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와 같은 물리적인 기반시설들은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

이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물리적 시설 투자가 과잉이며 성장에 대한 기여 또한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과 사람에 대한 지출 균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기를 맞고 있

다. 물리적 기반과 함께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쟁력있는 건물에는 이를 활용하는 경쟁

력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뛰어난 영재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일반 서민 모

두의 인적 자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기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과 같은 인적 자산 투자가 물리적 

SOC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근대산업사회에서 형성되었던‘경제=생산’,‘복지=소비’의 전통적인 재원배분 패러다임에서 변

화가 필요하다. 고용없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나 밑빠진 독이 된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경제=소비’인 경우도 많다. 재정지출 유형 분류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다양한 재정 특성

을 가진 많은 사업들이 복잡하게 묶여져 있다. 과거 예외적인 재정지출에 간주하여 특별한 구분없이 

한 바구니에 포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족 등 사회적 기반이 해체되는 최근의 사회실패 현상의 원

인들에 대한 처방책들은 소비적 관점의 복지지출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기반 투자의 패러다임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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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접근해야 한다. 

나. 사회 공간적 관점의 전략투자 : 경제와 사회의 연계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하위 정책분야를 사회복지에 국한해서는 새로운 전략 투자방식들이 개발

되지 않는다. 사회와 경제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재정지출 영역에서 

이른바 ‘사회투자 인지적 예산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연령, 성, 소득계층, 산업구조, 

그리고 학력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경제적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투자계획들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중심 읍면 지역과는 떨어져 생활하는 고령자 단독가구가 많다. 이들에 

대해 원격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독거노인들의 사회 경제

적 특성을 파악한 이후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조정하면 농어촌 노인복지에서 

적지 않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정책과 공간정책을 연계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콤팩트 시

티(compact city) 계획을 참고할만하다.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에서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맞벌이 여성들의 도심 사무직 경제활동에서 아

이돌봄과 같은 보육서비스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자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연령대별 건

강관리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노동강도가 강한 중소기업 집적지에서는 근로자 스트레스관리와 

가족지원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아동심리상담이나 근로자 스트레스관리 등과 같이 단순 돌봄과 질병치료의 중간 영역에서 예방

과 생활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산업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제조업 시대

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종들이다. 신사회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의 가치가 강조되어도 현재의 복지

재정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론 구조 혹은 재정투자 영역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들어설 틈이 없는 정

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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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시장과 산업육성 과제를 별도의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가치를 실험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로 내려오면 일반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속에서 통합 운

영되는 경우도 많다. 사회와 경제의 통합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접근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

해서는 정부계층간에 얽혀있는 복잡한 복지전달체계 전체가 일관성있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역할 강화

사회복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충성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기본적인 복지시설 투자 및 운영 분야는 재정적 외부효과가 크

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출 영역이다. 권역별로 운영되는 

특수시설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계층별로 재정지원과 행정

관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특정 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복지시

설도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 등 시본청에서의 재정조정기능이 효과적으로 개

편되지 못하여 자치구간 복지재정부담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

에 상관없이 동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차원에서 시본청의 복지재정 조정기능

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사회재정 지출 관리의 제도화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단들이 제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 투자

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프로그램 예산제도 등이 있다. 각종 제

도들의 운영에서는 보다 높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의미있게 

사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제도들이 특히 강조되는 사업분야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경제개발 투

자 사업들이다. 경제개발과 지역소득 향상이 곧 주민복지로 인식되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전략적인 경

제개발 사업을 선택·운영하는 것이 중요했다. 여기서 창출되는 재정이득으로 소비의 영역이 사회복

지서비스의 재원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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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서는 근검절약 이상의 전략적인 재정관리 수단들이 모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재정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반의 해체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없는 지역성장이 

지속되는 최근의 전환기를 고려하면 사회 재정에서 전략적인 재정 투자 방안들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개발 부문에서 재정투자의 특성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비용-효과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우선, 생산적 전략투자 영역과 소비적 관리영역을 식별해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결과지

향적인 성과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복지서비스들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공급자 중심 방식

과 수요자 중심 방식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비중을 고려하여 사회서

비스 시장과 산업의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정부간 성과관리체계를 일관성있게 

연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과 같이 중앙정부 유관 부처의 사회개발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

인 실험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체계에서는 그러한 담론과 정책지향 없이 전

통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기반 투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투자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경제

적 정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사회복지에서는 희소한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위한 상징적 담

론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운영의 담론이 분리된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 정책에

서 사용하는“생산적”,“효율성”,“투자”의 현실적인 용어들이 경제 분야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되기

도 한다. 하지만 경제개발비의 축소와 맞바꿀 정도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사회기반 투자 영역에서의 비용-효과 분석들을 보다 엄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 정치의 논리 속에서 지출이 결정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과거 선진국 대도시 재정 사례들을 유의해야 한다.

3. 사회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개편

분권교부세제도는 참여정부가 의미있게 추진하였던 재정분권개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기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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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었던 대표적인 재정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지자체와 사회

복지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의미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하

고 있다.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재정총량적인 분권수준 제고, 재정지출의 자율성 증대, 지자체

의 혁신적 복지사업 수행, 다양한 지역사회 재원의 동원 가능성, 그리고 보조금 운영관련 각종 행정비

용의 감소 등과 같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권교부세를 운영한 결과는 지방재정 총량 확

대 이외에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 보다 불합리하게 개편되었다는 비판이 지

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적격성 재검토, 포괄보조프로그램의 활성화, 지방이양

의 계층단위에 대한 재검토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대상사업을 식별할 때 전제가 되었던 기

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로 이양해야 한다는 보충성원칙의 적용 강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보충성원칙의 적용이 바

람직한 사업에서도 사업 전망과 필요 재원의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이양의 시기와 규모, 그

리고 속도에 대한 적정 수준에서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성과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관사업

의 포괄적인 이양이 필요하다. 포괄이양은 당시 지방분권 원칙에서도 전제되어 있었지만 실제 의미있

는 수준에서 포괄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포괄이양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프로그램 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 정책부문별로 각종 중장기 계획들이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행정 및 재정여건

상 단편적인 개별 사업단위별로 운용되고 있어 포괄이양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로 설정되어야 하는

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들의 프로그램 구조를 검토하여 이양의 대상을 식별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의 대안으로 (가칭)사회서비스 포괄보조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67개 사업

만으로는 포괄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보조사업들을 재분류하여 일상화된 프

로그램들은 포괄보조로 지원하고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

지보조금 관리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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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가 가진 부정적 특성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레이건시대의 포

괄보조는 실제 복지재정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재정연방주의 명분은 있었지만 결과적

으로 복지재원이 25% 축소되었다.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역시 재정분권과 재원 축소를 교환한 것이지

만 실제는 중앙정부의 복지부담의 지방재정 부담 전가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자체

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요건에 맞추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분권재량 조차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분권과 재정관리 혁신을 위해 포괄보조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던 그러한 불신들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4. 사회투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국고보조금 

복지재정이 급증한 최근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재정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도한 문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

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바우처 등과 같은 새로

운 복지공학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재정관계의 기본 틀을 개편할 경우“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준보조율

에 대한 적실성 검토가 중요하다. 지방자치 실시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가 많았던 지금의 현실에는 

적실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지방의 재량적인 선택 여지가 없는 법정 지출 프로그램에 대해 지자체

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근거는 약하다. 정부간 재정분담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

인 의사결정 주체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정책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보조금에서는 경제적 관점 이외에 지역 변수가 고려되는 사회적 정의 접근이 추가될 필요

도 있다. 신청주의와 지방비 매칭의 획일적 적용 원칙 때문에 국가적인 표준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하

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등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력(담세력) 기준에 따른 보조

금 배분이 아닌 잠재적 재정수요(need)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이 배분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등보조, 전액보조, 현물대체부담 등 예외적인 지방비 부담조치들을 다양하게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 부담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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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관리 통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과거 지방양여금의 경우에서처럼 지방비 부담은 

권고적인 성격으로 제시하고 지방비의 부담 여부와 비율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매칭 이후 지방재정에서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급격히 감소된다. 소비적인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의 재정투자사업

에서 자율적인 혁신 의지 자체가 소멸되는 부작용이 창출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방의 선택과 판단이 존

중되고 그 속에서 재정사업의 혁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Ⅴ. 맺음말

현재의 전환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복지국가시대에 만들어졌던 기존 사회복지 영역의 좁은 틀에

서 주민복지사업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사회와 경제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접

근을 고집하면 지금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다. 새로운 사회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과 질병의 전통적 사회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와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

기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장실패와 사회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이들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개입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인식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래도 사회위기

는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역별로 위기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요인들이 얽혀지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 투자가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문제는 부족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 그 자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도 의

미있게 수용해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시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위기 

원인이 되었으며 중앙정부 실패와 자치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였던 비효율적 지출의 근원지였다. 사회

복지 지출에서는 시장실패, 사회실패, 중앙실패, 자치실패 등 모든 형태의 정책 병리 요인들이 잠재되

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가치만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기 어려운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분명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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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회위기시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무엇보다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지출에서 어떤 형태이든 재정성과

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모든 지역과 모든 주민들이 이익집단 정치에 매몰되어 재정 책

임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에서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양성을 인

정하고 지역사회의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 지역문제를 고민할 수 있

는 제도적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복지를 확대하면서 지역사회로 하여금 중

앙의 시혜를 과도하게 기대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주체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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